
남북통일과정에서 유럽연합체제의 전용가능성

1)박 진 완*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국문초록>

한 민족 (ein Volk) 내에서의 현실적인 두 독일국가의 존재 그리고 두 개의 헌

법의 존재를 극복하고 독일 기본법에 의한 흡수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경험은 헌

법사적인 측면에서의 분석 뿐만 아니라 헌법규범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

교헌법적 통일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통일을 목표로 하는 서로 다른 체제들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현재의 상황에서 남한은 북한과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공동의 법적인 합의의 진행과정을 거쳐야만 하는가?

동서독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한걸음 한걸음씩 다양한 국제법적인 변형을 거쳐서 국가연합(Konföderation)까지

도입할 가능성을 명백히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

가연합을 연방국가(Bundesstaat)에서의 국가법적인 국가들의 결합인 ‘연방

(Föderation)’과 대조적으로 예를 들면 1815년의 독일연방의 모범에 따른 국제법적

인 국가결합(völkerrechtliche Staatenverbindung)으로 이해하였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한의 긴장관계의 증폭은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를 더

욱 더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남한정부

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다시 평화로운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의

접촉이 가능한 통일실행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남북연합체

(Korean Commonwealth) 구상을 하면서 유럽연합모델에서 그 해답을 찾을려고

시도하고 있다.

유럽통합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1972년, 1981년, 1986년 그리고

1995년의 유럽공동체의 확정과정에서 존재하였던 유연성 개념을 Marlene Wind는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고전적인 다양한 속도조절 규정

(multi-speed provision)으로서 유연성의 유형, ② 기하학적 모델(variable geometry

model), ③ 여전히 덜 통합된 유럽공동체의 형성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다

양한 유럽통합의 진행과정에서 논의된 유연성의 형태 중에서 어떠한 유연성의 개

념을 한국통일과정에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분석이 행해져야

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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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이미 통일을 완성한 독일의 재통일 경험은 한국통일과정의 형성과 관련된

대한 비교헌법적 연구수행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주고 있

다. 한 민족 (ein Volk) 내에서의 현실적인 두 독일국가의 존재 그리고 두 개

의 헌법의 존재를 극복하고 독일 기본법에 의한 흡수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경

험은 헌법사적인 측면에서의 분석뿐만 아니라 헌법규범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교헌법적 통일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통일을 목표로 하는 서로 다

른 체제들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현재의 상황에서 남한은 북

한과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공동의 법적인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법적인 규범으로 전환시키는 진행과정을 거쳐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착안점의 형성은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에 기반한

여전히 가변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요소가 존재하는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 그리

고 이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라는 종속변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작

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이 스스로 우리 자신의 운명

적 결단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현재의 수준에서 어떤 형태로든 완전히 해

이전의 유럽헌법조약이 부결된 유럽의 현실과 현재의 Brexit 결정이 내려진 영

국의 상황은 유럽통합과정에서 어떠한 유연성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

운 고민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유연성 개념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체제

를 전용한 남북연합 모델이 현재의 남한과 북한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

황을 정당화 하기 위한 변명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비판을 넘어서서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라는 가장 기본적 문제의식을 바

탕으로 하여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킬려고 시도하고, 이릍 통해서 북한과 함께 협

력하는 길로 나아갈 때만 남한과 북한의 통일공동체 형성은 잘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유연성 개념에 바탕을 둔 유럽연합차원의 맥락에서 제기되는 공동체 형성

논의들을 우리 통일논의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분석과 연구 그

리고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의 개선을 위한 노

력이 전제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해 본다.

주제어 : 국가연합, 유럽연합의 법적 성격, 유연성 조항, 남북연합체(Korean Commonwealth) 
구상, 남북한 점진적 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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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될 수 없는 남한과 북한과의 체제의 차이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극복하면서, 어떻게 서로 합의할 수 통일과정의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시대적,

역사적인 헌법적 과제의 실행과정으로 볼 수 있다.

최근의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 역시 북한의 군사적 긴장야기로 인하여 발생

하는 경색국면 때문에,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정학한 예상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전문

그리고 헌법 제4조에 근거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명령은 독

일 재통일 전에 독일 기본법 속에 규정된 재통일 명령(Wiedervereinigungsgebot)

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북한과의 통일을 위한 교류 및 접촉을 실행하는 것을 요

구하고, 정당화시킨다. 우리 헌법 전문과 제4조에 근거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에 입각한 통일정책의 수립과 실행의 요청에 있어서 헌법기관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형성의 영역(Gestaltungsspielraum)이 인정된다. 이것은

국가적 통일을 실행하는 남북기본합의서 혹은 최근의 판문점 선언 그리고 남

북한 종전선언의 실행을 위한 노력과 같은 남북한 사이의 합의뿐만 아니라 이

와 관련된 국제법적인 합의(völkerrechtliche Vereinbarungen)가 경우에 따라서

헌법이 실현하는 상태를 초래하지는 않더라도,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헌법

에 더 적합한 상태를 만든다면, 이러한 합의는 헌법적합적(verfassungsgemäß)

으로 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1).

동서독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에 대한 자신의 결정 속에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한걸음 한걸음씩 다양한 국제법적인 변형을 거쳐서 국가연합

(Konföderation)까지 도입할 가능성을 명백히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가연합을 연방국가(Bundesstaat)에서의 국가법적인 국

가들의 결합인 ‘연방(Föderation)’과 대조적으로 예를 들면 1815년의 독일연방

의 모범에 따른 국제법적인 국가결합(völkerrechtliche Staatenverbindung)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경험을 참조로 하여 실행되는 남한과 북한과의 계속적인 교

류를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유지를 유지한 남북한 간의 연합체의 결성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의는 한국과 독일의 재통일 전의 상황에 대한 단순비교를 통

해서 전개될 수 없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체제의 민주화 정도와

남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열강국가들의 이해관계의 조정이라고 판단된다. 독일

1) BVerfGE 77, 137,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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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통일 직전에 발생한 구소련을 포함한 중부유럽과 동부유럽의 공산국가들의

급속한 붕괴와 변혁의 발생은 독일의 기본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입각한

재통일의 위한 실행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물론 이러한 독일

의 행운은 서독이 기본법(Grundgesetz) 속에 독일의 재통일을 준비하기 위하

여 전문(Präambel) 속에 독일민족(das Detusche Volk)에 의한 국가적 통일의

달성과 이를 통해서 형성된 동독과 서독의 통일국가가 통합된 유럽의 공동체

속에서의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가능성을 미리

규정하고2), 이에 대해서 사전에 잘 대비하고 있었던 결과로 인하여 실행된 것

이었다. 1957년 3월 25일 서독을 포함한 6개국이 체결한 로마조약(treaty of

Rome)을 통해서 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가 출범하기 전인 1949년 효력을 발생한 기본법이 그 전문 속에 규

정된 독일민족에 의한 민족적 그리고 국가적 통일(nationale und staatliche

Einheit)의 달성과, 통합된 유럽 속에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으로서 적극

적으로 참여를 통한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는 그대로 독일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전문의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독일은 적극적으로

유럽공동체의 형성에 참여하였고, 이러한 자신들의 유럽통합에의 참여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동독과 서독 사이의 조약공동체(Vertragsgemeinschaft)의 형성

을 통해서 자신들의 재통일을 완성할 수 있었다3).

동독의 급격한 몰락으로 인하여 독일의 조약공동체 형성에 의한 통일과정은

매우 짧은 시간에 진행되었지만, 독일의 재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법

적통합적 과제들의 실행을 위한 법적 전제조건들은 이러한 독일의 유럽통합에

대한 참여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9년 11월 9

일 저녁에 Günter Schabowski에 의하여 행해진 여행완화방안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촉발된 동서독 국경, 이른바 독일-독일 국경(deutsch-deutsche

Grenze)의 개방이 행해진 후에 1989년 11월 28일 당시 독일연방공화국 수상이

었던 Helmut Kohl이 자신이 사전통지없이 연방의회(Bundestag) 연설에서 제

안한 독일과 유럽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10개항 프로그램(Zehn-Punkte-Programm

zur Überwindung der Teilung Deutschlands und Europas) 에서 당시 서독정부가

구상한 동서독 재통일 방식을 명백히 제시하였다. 그는 당장 실행해야할 응급

2) Claudio Franzius, 70 Jahre Grundgesetz und Europa: Passt das zusammen?, EuR 2019,

S. 366.

3) Vgl. Eberhard Grabitz/Armin von Bogdandy, Deutsche Einheit und europäische Integration,

NJW 1990, S. 1073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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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Sofortmaßnahmen)로서 인도주의적 조치, 광범위한 경제적 지원 그리고

공동협력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동독 측의 반대급부로서 동독의 정

치체계와 경제체계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체제변화된 동독

과 서독의 두 개의 독립된 국가들이 통일을 위하여 협상하는 조약공동체

(Vertragsgemeinschaft)를 제안하였다. 이 조약공동체의 다음단계는 부분독립

적인 국가연합적 구조(konföderative Struktur)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

가연합적 구조의 최종적 목적은 하나의 전체독일의 연방국가(Bundesstaat)의

성립을 통해서 독일의 국가적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Kohl의 구상

이 독일재통일 과정에서 그대로 실현된 것을 고려해 볼 때, 독일의 재통일 과

정을 결코 우연에 의한 행운의 결과로 절대 볼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통일 이전인 1990년 3월 18일의 동독의 인민회의(Volkskammer)의 자유로운

선거의 실행전에 통화연합(Währungsunion), 경제연합(Wirtwschaftsunion) 그

리고 사회연합(Sozialunion)에 대한 조약을 준비하고 있는 전문가집단

(Expertengruppe)의 구성을 성사시켰다. 국경개방 이후에 급속하게 진행된 독일

의 재통일의 진행과정 속에서 양 독일 국가들 사이에 경제연합(Wirtschaftsunion)

과 통화연합(Währungsunion)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가간 조약(zwischenstaatliche

Verträge)의 체결이라는 법적 형식의 구축을 통해서 통일과 관련된 많은 문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찾게 되었다4).

1990년 3월 18일의 첫 번째 자유, 비밀 그리고 민주적 선거 결과 후에 독일민

주공화국, 즉 동독이 서독과의 통일을 위하여 통화-, 경제- 그리고 사회연합 조약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의 체결 그리고 최종적인 그리고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을 체결

한 전체적 과정을 살펴볼 때, 독일의 재통일은 서독만의 일방적 노력이 아닌,

동독주민들의 민주화 실현과 통일노력의 결실이었다는 점도 부각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독일의 재통일과정이 동독의 사회주의적 체제극복을 자체노력

의 결과였다는 점은, 우리의 통일과정에서도 많이 고려해야만 하는 타산지석적

요소라고 생각된다. 이점은 최근의 남한과 북한 사이의 남북연합체 구상을 통

한 점진적 통일실현 방안의 구축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요소

4) Gravitz/von Bogdandy, 위의 논문, S.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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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된다. 구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의 급격한 몰락과 민주화로 인하여 모

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 독일과 달리, 당장 북한체제의 개혁과 몰락가능성

이 예견되지 않고, 최근의 남한과 북한의 정부수반들의 만남을 통해서 행해진

판문점 선언5)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북한 핵실험의 연장선

상에 있는 긴장관계의 증폭은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남한정부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다시 평화로운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의 접촉이 가능한

통일실행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남북연합체(Korean

Commonwealth) 구상을 하면서 유럽연합모델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하

고 있다6). 이것은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그리고 통일국가단계의 3단계

진행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7)과 북한의 낮은 단

계의 연방제 사이의 접점이 형성되는 관점에서 남북연합을 구상하면서 이러한

남북연합체에 대한 유럽연합 모델의 전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시도라고 생

각된다.

Ⅱ. 현재의 유럽연합의 통합수준과 국가적 성격

1950년 5월 9일의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쉬망(Robert

Schuman) 제안한 서유럽의 석탄과 철강공동체 설립제안, 이른바 Schumann

Plan을 실현한 1951년 4월 18일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설립조약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베네룩스 3국아 파리에서 서명하여

체결되었고, 그 이듬해인 1952년 7월 25일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러한

Schumann Plan은 당시의 전쟁과 관련된 군수산업의 핵심적 요소인 석탄과 철

강의 관리와 통제를 각 개별국가의 범위를 떠나서 나중에 설립되는 유럽집행

위원회와 같은 초국가적 고권적 기구에 맡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8). 현

5) 구본학, 판문점선언 1년: 평가와 전망, 신아세아 26권 2호, 2019, 46-67쪽 참조.

6) 박금해, 연합제 통일방안과 한반도 평화 – 평화공존과 지구화 추세에의 적절성을 중심으

로 - , 평화학 논총 7권 1호, 2017, 5-40쪽; 황기식/최인영/정다감, 한국 통일연구의 새로운

접근 필요성 유럽연합의 변화와 시사점, 민족연구 73호, 2019, 26-51쪽.

7) 남궁영,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 쟁점과 과제, 세계지역연구논총 24집 3호, 2006,

93-95쪽.

8) Franz C. Mayer, Die Europäische Union als Rechtsgemeinschaft. Europäische Integration

und 70 Jahre NJW, NJW 2017, S. 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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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유럽통합의 주된 이상적 목표는 유럽연합조약 전문에서 강조한 바와 같

이 유럽연합의 국민들 사이에 연대(solidarity)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

는 평화증진을 위한 유럽통합 프로젝트인 초기의 Schuman Plan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모든 전쟁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9). 연대는 유럽의 국가결합, 헌법결합 그리

고 가치결합(Staaten-, Verfassungs- und Werteverbund der EU)를 지탱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주된 가치이다10). 유럽연합조약 제2조 속에 규정된 바와 같

이 다원주의, 차별금지, 연대, 정의, 연대성, 남녀간의 평등은 유럽사회를 규정

하는 특징적 요소이다.

이러한 다극적인 다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 평화공동체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Schumann Plan의 기본정신이 남북한의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공동체적인

국가연합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통일과정에서 원용될 수 있는 착안점은 평

화실현을 위한 국가들 사이의 공동체의 구축과 이를 통한 군비확장의 공동관

리와 통제이다. 이러한 평화공동체적인 국가연합은 남한과 북한의 연대의 강화

를 통한 남북한 사이의 국가적 통합을 위한 통일의 완성이다. 이러한 목표설정

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핵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UN의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문제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무

언가 획기적인 북한체제 자체내의 변화과정과 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일본

과 러시아까지 포함된 주변강국들과의 이해조정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 구성국가들의 개별국가성과 우위를 전제로 한 헌법결합의 수평적 측면

(horizontale Dimension des Verfassungsverbundes)으로서 형성된 유럽연합은

탈국가적인 헌법적 개념(postnationalen Verfassungsbegriff)을 전제로 한 법공

동체(Rechtsgemeinscchaft) 그리고 헌법적 공동체(Verfassungsgemeinschaft)이

다11).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Armin von Bogdany 교수는 유럽연합을 법공동

체로 정의하는 것은 너무 진부하고, 너무 독일적인 해석론이라는 비판을 제기

하고 있다12). 이와 관련하여 von Bogdandy 교수는 법공동체 개념이 현재의

9) Christian Callies, in: Callies/Matthias Ruffert, EUV/AEUV, 6. Aufl., München 2021. AEUV

Art. 222 Rn. 3,

10) Martina Lais, Das Solidaritätsprinzip im europäischen Verfassungsverbund, Baden-Baden

2009, S. 90.

11) Mayer, 앞의 논문(주 8), S. 3633 ff.

12) Armin von Bogdandy, Jenseits der Rechtsgemeinschaft – Begriffsarbeit in der europäischen

Sinn- und Rechtsstaatlichkeitskrise EuR 2017, S.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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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구체적 형성형태를 기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규범적 측면에서

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전히 법공동체 혹은 법영역

개념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혹은 보다 나은 다른 개념을 찾을 것인가 하는 선

택의 문제가 현재의 유럽연합의 법공동체 모델의 핵심적 논의사항으로 볼 수

있다. 법공동체로서 유럽연합 모델은 원래 처음부터 유럽의 공권력 관념을 전

제로 설정하고 있다. 유럽헌법과 각 개별 구성국가들의 헌법은 유럽연합의 시

민들에 의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서로 짜 맞추어진 헌법적 체계로서

유럽의 헌법적 결합속에서 실질적 통일성의 가지고 있다13). 법원을 통한 광범

위한 사법적 통제권한을 전제로 하고 있는 법공동체 개념은 더 이상 유럽연합

에 완전히 통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난맥상은 특히 최근의 폴란드와 헝가리에

서의 법의 지배의 위기, 난민문제 그리고 브렉시트(Brexit) 등과 같은 상황 등

의 발생을 통해서 더욱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유럽의 상황을 고려

하여 유럽연합이 명목상의 법공동체로 전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유럽연

합을 법공동체의 이상의 저편에 있는 정치화된 강제공동체로 보는 것이 현재

의 유럽법의 갈등해결을 위한 정치화 경향을 보다 잘 설명하는 것이 된다는

주장도 정당화 된다14). 이에 대하여 Franz C. Mayer 교수는 이러한 유럽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럽헌법적 토대에 바탕을 둔 법공동체 개념을

유럽통합의 중심적 사상으로 더욱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15).

유렵연합의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Vertrag über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AEUV)) 제1조

제2항은 유럽연합이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과 유럽연합조약(EUV)에 근

거하여 설립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통합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의 구성

국가들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들의 합의된 법원칙들을 바탕으로 하여 실행된

다16). 리스본 유럽연합-개정조약(EU-Reformvertrag von Lissabon)에 근거한 현

재의 유럽연합체제는 유럽공동체(die Europäische Gemeinschaft) 대신에 유럽공동

체의 법적 후계자(Rechtsnachfolgerin)인 유럽연합(유럽연합조약(EUV-Lissabon)

13) Ingolf Pernice, La Rete Europea di Costituzionalità – Der Europäische Verfassungsverbund

und die Netzwerktheorie, ZaöRV 2010, S. 51.

14) Armin von Bogdandy, From a Technocratic Legal Community to a Politicized Legal

Space - Problems and Developments in the Basic Conception of European Law, MPIL

Research Paper Series No. 2017 – 12, 12, 17; von Bogdandy, 앞의 논문(주 12), S. 492 f.

15) Mayer, 앞의 논문(주 8), S. 3635 ff.

16) Martin Nettesheim, in: Eberhard Grabitz/Meinhard Hilf/Nettesheim, Recht der Europäischen

Union, 73 EL Mai 2021, AEUV Art. 1 Rn.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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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3항 제3문))에 대해서 공식적인 법인격(Rechtspersönlichkeit)을 취득을

인정하였다 (유럽연합조약(EUV-Lissabon) 제47조)17). 이와 관련된 유럽법의 구조

적-형식적 개정은 유럽공동체설립조약(Vertrag zur Gründung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인 유럽공동체조약(EG-Vertrag)의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AEUV)으로의 명칭의 변경을 통한 대체적 변형(Umwandlung)이다.18) 이러한

유럽공동체조약의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의 대체적 변형을 통해서 유럽

공동체는 소멸되고 결과적으로 독자적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만이 존

재한다.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조 제2항은 현재의 유럽통합법은 유럽차원

의 국가적 통일성의 확보가 아니라, 유럽연합의 구성국가들의 다양성의 동시적

보장을 전제로 한 공동협력과 공동행위의 계속적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19). 유럽연방국가 건설이라는 유럽통합의 목표를 실현

하기 위하여 현재의 유럽연합의 통합수준이 국가와 유사한 것(Staatsähnlichkeit)

혹은 국가에 가까운 것(Staatsnähe) 수준으로 실현되었다고 주장할수 있다고 하더

라도, 유럽연합은 여전히 국가성의 문턱을 넘어서지는 않았다20). 이러한 현재의

유럽통합의 실현정도를 고려해 볼 때, 남북통일과정에서 유럽연합체제를 전용

한다는 것은 국가적 통일성과 헌법적 통일성 확보의 전단계로서 남북한 사이

의 협력증진과 공동행위의 증진을 통한 남북한 사이의 공동체적 연대성의 증

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에서의 현재의 유럽연합의 각 구성국가들 사이의 새로운 협력관계

의 형성과 최근의 Brexit 문제와 같은 구성국가의 탈퇴를 통한 유럽연합의 해

체와 같은 서로 대립되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완전한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

는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유럽통합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의 연방의 형

성이나 아니면 유럽연합의 분리 즉 연방의 해체라는 이 두 가지 문제만이 존

재할 수 있다. 현재의 어수선한 상황을 그대로 외면하는 어설픈 시도는 실현불

가능한 희망만을 잉태시키거나 아니면 유럽연합이전의 원래의 상태로의 복귀

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양자선택의 문제는 1966년 Stanley

Hoffmann이 유럽의 선택과 관련하여 언급한 문구를 되새기게 만든다: 연방화

17) BVerfG, Urteil v. 30. 6. 2009 - 2 BvE 2/08 Rn. 34.

18) BVerfG, Urteil v. 30. 6. 2009 - 2 BvE 2/08 Rn. 34; Franz Mayer, Der Vertrag von

Lissabon im Überblick, JuS 2010, S. 190.

19) Nettesheim, 앞의 책(주 16), AEUV Art. 1 Rn. 55.

20) Nettesheim, 앞의 책(주 16), AEUV Art. 1 Rn. 55; Netteshe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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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가 혹은 소멸한 것인가(federate or perish)21). Hofmann은 당시의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는 계속적인 혼란 속에서 존재하는 과도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보았다.

2000년 5월 당시의 독일 외무장관이었던 Joschka Fischer는 자신의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의 연설에서 유럽통합과 관련하여 널리 인용되는 연설을 하였

다. 그는 유럽연합의 확장의 반박할 수 없는 결과는 침식 혹은 통합이 될 것

이다. 이 두 개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럽연합의 족속

을 희망한다면 유럽은 연방화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22).

Jürgen Habermas는 ‘세계주의적 헌법(cosmopolitan constitution)’을 지지하

는 세계주의의 조건에 대한 자신의 이상주의적 구상과 관련하여, 세계공화국

(world republic)에 대한 자신의 고전적 보편주의적 프로젝트(classical

universalist project)와 이에 대한 보다 약한 대안으로서 자유국가들의 연방주

의(federalism of free state)를 헌법주의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Habermas

는 이러한 자신의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기존의 정치적 구조

로부터 출발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국가적 성격이 결여된 다단계 체계

(multilevel system)로서 하나의 분산된 세계사회의 정치적 헌법(a political

constitution of a decentred world society)을 제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23). Habermas는 이러한 다단계 체계를 다음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

다: ① 초국가적 상위차원(a supranational upper level), ② 국가간 중간단계

(a transnational intermediate level), ③ 국민국가의 하위단계(a lower national

(state) level). 그는 이러한 단계적 구분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정부없이 세계적

국내정책(global domestic politic)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24). Habermas는 국

가와 유사한 특성의 인정없이 평화의 보장과 인권보장의 실행이라는 단지 두

가지 제한된 기능만을 행하는 충분히 개혁된 안전보장이사회를 가지고 있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을 이러한 초국가적 세계기관으로 보고 있다25). 보다

21) Hofmann 1996; Marlene Wind, The European Union as a polycentric polity: returning

to a neo-medieval Europe, in J. H. H. Weiler and Marlene Wind (eds) European

Constitutionalism beyond the State 103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22) Wind, 위의 논문, p. 103.

23) Jürgen Habermas, Does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Still Have a

Chance?, in Habermas (Ciaran Cronin (transl.)) The divided west 135 (polity 2008).

24) Thomas Giegerich, The Is and the Ought of International Constitutionalism: How Far

Have We Come on Habermas’s Road to a "Well‐.Considered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10 German Law 35 (2009).

25) Habermas, 앞의 책(주 23),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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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통합된 중간단계의 국가간 단계(transnational level)에서는 에너지, 환경, 무

역 그리고 화폐와 재화의 이동과 같은 공동의 이익의 보장을 위한 규칙의 형

성의 보장을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러한 기관으로서 지속

적인 협의와 협상의 공간이 보장되는 구조적 틀의 범위 속에서 세계경제적 문

제 그리고 생태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권력들(major powers)을 고려하고

있다. Habermas에 의하면 이러한 주요권력들은 유럽연합 모델과 같은 국민국

가들에 의하여 구성되는 연방의 형태로 조직된 대륙적 체제(federally

‐.structured continental regimes established by the nation‐states)로 구성된

다26). 이러한 중간단계의 국가들 사이의 협력은 기존의 전통적인 국제법상의

국가들의 사이의 협력의 범위를 넘어서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공통적 관심

사에 대한 협력을 형성한다. Habermas는 이러한 다단계의 체제를 미국에 의

하여 강제된 (도덕적인(moralist)) 패권적 자유주의(hegemonic liberalism)의 단

독적 세계질서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Carl Schmitt의 (현실주의적인(realist))

작은 수의 제국적 권력의 다극적 대립주의(pluripolar antagonism)와 비교하고

있다27).

이러한 국가간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유럽연합이 초국가적 상위차원의 공동

체가 될 것인지 혹은 연방국가로 나아갈지 여부는 유럽연합의 구성국가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형성될 남북연합체제 역시

이러한 국가간 중간단계인 유럽연합 모델을 거쳐서, 통일국가로 나아갈 수 여

부는 전적으로 남한과 북한과의 상호협력과 공동체 형성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모델을 수용하려면 우선적으로 남한이 연방국가적 개헌을 통

한 연방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독일의 흡수통일 사

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헌법제체로 기능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생각

한다.

Ⅲ. 유럽연합의 국가적 성격과 남북연합과의 연결성

유럽연합체제를 한국의 통일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럽연합

의 법적 성격으로서 국가결합(Staatenverbund)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유럽

26) Habermas, 앞의 책(주 23), p. 136.

27) Giegerich, 앞의 논문(주 24),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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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을 통한 유럽통합계획은 유럽연합의 구성국가들이 조약에 합의한 법원칙

들을 기초로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 조약

에 바탕을 둔 법의 공동체(Rechtsgemeinschaft)이다. 유럽연합은 국제조직의

창설을 위한 헌법적 합의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국제법의 헌법화 과정

중 규범형성적 헌법화(enabling constitutionalization)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

다. 일부 국제적 헌법규범들은 일반적 국제법(ordinary international law)의 제

정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른바 규범형성적 헌법화). 국제기관에 대하여 제2차

적 국제법(secondary international law)을 제정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조약조항

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유럽연합을 창설하는 조약들은 제2차적 유럽연합입

법의 제정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마련해 준다.

유럽연합의 헌법적 질서에로의 법적인 통합의 강화되면 될수록,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의 구성국가의 국내적 헌법구조(domestic constitutional structure)의

구성요소의 규범력은 점점 더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그 반대로 최근의 브렉시

트나 폴란드와 헝가리와 같은 나라에서의 유럽연합의 법의 지배의 위기를 초

래하는 상황이 강화되면 될수록 유럽연합의 법공동체 모델은 점점 더 약화되

어서 정치화된 강제공동체로 격화될 수도 있다. 유럽연합의 법질서의 규범력 강

화로 인하여 초래된 국내법 질서의 탈헌법화 과정(process of de-constitutionalization)

은 역설적으로 유럽연합의 각 구성국가들의 국내헌법질서의 무력화를 정당화

시킬수 있다. 더 이상 국내헌법질서 속에서의 입법의 문제는 점점 더 유럽차원

의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국내헌법질서 속에서의 개인의 기본권 보장의

문제는 더 이상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과 유럽연합

법원의 판례에 고려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럽인권협

약과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이 유럽연합의 개별국가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

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기본권 보장의 문제는 이들 국제법원의 관할에 속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럽차원에서의 헌법질서의 규범력 확대는 헌법주의가 국

내적 단계를 넘어서서, 국가간 단계, 즉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적 헌법주의

의 지역적 국가연합체제에로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럽연합체제의 형성

을 남북통일과정에서 전용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우리는 독

일과 프랑스와 같은 유럽의 각 국가들이 과거의 끊임없는 서로간의 대립과 전

쟁의 역사에 대한 반성에서. 헌법적 결합에 바탕을 둔 정치적 공동체인 동시에

인권공동체인 유럽연합체제를 발전시킨 기본적 이상과 법적 구조를 우리의 통

일모델에 전용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남북연합에 이러한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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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주의의 확장으로서의 유럽연합 모델을 전용하는 것은 김일성 일가의 가부

장적 지배체제의 계승을 헌법 속에서 정당화하는 북한에서의 혁명적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그 기본적 전제조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어쩌면 남북분단의 역사가 이미 반세기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

히 이러한 이상의 시발점인 법적 구조를 디자인하려는 시도하는 단계에 머물

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약에 바탕을 둔 공동의 목적설정을 위하여 그 국가

의 주권적 권리의 이양을 전제로 하고 있는 조약공동체가 형성되면 조약공동

체 가입국가는 공동체의 목적에 의한 주권적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 이것은 마

치 유럽연합에서의 국제법의 헌법화 과정 중에서 이러한 규범제한적 헌법화의

요구의 증가와 가속화는 유럽공동체(EC)와 유럽연합의 다양한 조약들은 유럽

연합의 무게중심을 회원국이 중심이 된 위원회(Council)로부터 유럽차원의 입

법권을 이동시켰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의 영역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발

전들은 규범형성적 헌법화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체제

가 완전한 연방국가로 나아가지 않는 한에서는 이러한 규범형성적 헌법화의

영역은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수 없다. 이러한 규범형성적 헌법화에 대한 제한

으로서 작용하는 규범제한적 요구를 가장 명백하게 부각시킨 예로서 마스트리

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의 “제안된 행위의 목표가 구성국가들에 의하여

충분히 달성될 수 없고, 그러므로 제안된 행위의 규모나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공동체에 의하여 그 목적이 더 잘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만 유럽공동체는

행위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보충성 조항(subsidiarity clause)을 들

수 있다28). 이 보충성 원칙은 입법권의 유럽연합에로의 점진적인 이동에 요구

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법의 업법권의 범위의 확장에 대한

한계설정적 기능을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보충성 조항은 유럽연합의 구성국

가의 국가와 주의 법적 자율권의 보호와 유지를 통해서 유럽연합의 헌법적 통

합의 수준을 적절히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29).

결국 이 문제는 유럽연합의 법적 성격이 연방국가가 아닌, 헌법결합과 국가

결합(Verfassungs- und Staatenverbund)으로 이해하는 입장에 대한 좀 더 상

세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Christian Callies 교수는 Georg Jellinek의 국가 3요

소설을 유럽연합에 적용하여서, 유럽연합의 국가영역과 유럽연합의 국민이 존

28)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art. 3b, Nov. 10, 1997, 1997 O.J. (C340) 3.

29) Jeffrey L. Dunoff/Joel P. Trachtman, Functional Approch to International Constitutionalization,

in Dunoff/Trachtman (eds.) Ruling the World? Constitutionalizm, International Law,

and Global Gover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s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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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조약 제52조는 유럽연합의 국가영역을

유럽연합의 구성국가의 구성영역과 동일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국민은 마스

트리이트 조약에 의하여 도입된 유럽연합의 시민권제도에 의한 유럽연합의 구

성국가의 국적을 전제로 한 유럽연합의 시민이다30). 그리고 그는 국가결합의

개념을 실질적 내용을 가진 헌법을 통해서 보충되어야만 하는 미완성 개념이

라고 이해하고 있다. 유럽헌법조약이 부결된 현재의 유럽통합의 수준에서, 헌

법적 결합으로서 유럽연합을 성립시키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는 유렵연합

조약을 비롯한 유럽연합의 우선적 법(primary law)과 각 개별구성국가의 헌법

이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우선적 법과 각 개별 구성국가의 헌법을 통해서 발전

적으로 형성되는 유럽연합의 헌법적 내용들을 고려하여 Callies 교수는 유럽연

합을 개방적 헌법국가들로서 유럽연합의 개별 구성국가들을 존재를 바탕으로

한 국가결합 모델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31). 이러한 유럽연합의

국가결합 모델은 남북통일모델에 전용해 본다면, 남북연합 역시 조약공동체 모

델을 채택하여 각각 남한과 북한의 국가영역을 포함하는 국가영역의 확정 그

리고 남북한의 주민을 포함하는 공통의 시민권 혹은 국적내념의 확정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기본적 조약내용 합의와 남한과 북한의 헌법을 통한 국

가결합과 헌법적 결합이 가능해 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와 사

회주의적 체제에 기반을 둔 북한의 정치체제의 개혁과 민주화의 요구의 실현

이 전제된 개방된 헌법국가들로서 남한과 북한의 헌법적 결합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본다면 독일의 재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동독시민들의 자유혁명 실현을 통한 동독체제의 개혁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

어야만 한다.

국제조약에 대한 헌법적 효력을 유럽헌법조약이라는 형태로 시도해 본 유럽

연합은 현재 거의 유럽연합의 구성국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유럽연합법들은 국

내법 질서에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심지어 국내적인 형식적 헌법없이

도 유럽연합의 인권법으로서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혹은 유럽인권협약의 규

정들은 구성국가의 국내법질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국제법의 헌법화

는 이러한 국제법 체계에 있어서 규범적 위계질서와 질서의 도입의 한 방법으

로서 적어도 일련의 조정적 메커니즘으로서 기관과 규범의 증가로 인하여 발

생한 혼란스러운 체계를 조직화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규범적 위계질서의 확립

30) Christian Callies, in: Callies/Matthias Ruffert, EUV/AEUV, 6. Aufl., München 2021.

EU-Vertrag (Lissabon) Art. 1. Rn. 43.

31) Callies, 위의 책, EU-Vertrag (Lissabon) Art. 1. Rn.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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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상위규범과 조정적 메커니즘은 법적 갈등을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보다 큰 예측가능성과 규칙과 관련된 행위주체에 대한 확실

성을 제공한다32). 조약에 기초로 체제로부터 출발해서 헌법적 체제로 변모하

여 어떤 국제법의 지역적 분파(regional branch)를 넘어서는 새로운 법질서로

변모하여, 국제법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한 예로서 유럽연합의 법질서의 통합을

들고 있다33). 국제법학자의 주된 관심대상이 된 헌법화의 두 번째 진행과정은

순수한 조약에 바탕을 둔 실체(a purely treaty based entity)에서 헌법적 실체

로의 특정한 국제법 체제의 변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모범적 선례

그리고 다른 국제적 체제(regime)에 대한 요구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에 질

문으로 구성된 국제적 헌법주의 논쟁의 중요한 부분을 제공한다. 1957년 조약

을 통해서 발동이 걸린 법을 통한 유럽통합의 반복적이고 고도의 토의적 진행

과정은 결과적으로 헌법적 진행과정(constitutional moment)으로 연결되었다고

설득력있게 평가되고, 이러한 이에 대한 특정한 후속적인 개정(amendments)과

추가과정(additions)으로 인식된다. 게다가 몇몇 인권조약을 포함한 다른 조약

과 비교해 볼 때, 조약이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행해지는 정부간의

회의소집과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에 의한 비준을 요구하는 성가신 개정과정

의 진행은 로마조약(Treaty of Rome)에 대한 보호망이 되었다34). 유럽연합은

조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만장일치(unanimity)의 요구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의 헌법화 진행과정이 조약에 기초한 국제적 실체와 헌법에 기초한

국제적 실체로 구분된다면 이 양자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물론

여기에서 양자 사이의 명백한 차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범위(spectrum)가 문제

된다 할지라도, 양자의 차이점을 근거지우는 다음의 두가지 주장들이 존재한

다. 그 첫 번째 주장은 일반적인 요구조건에 의하면 조약에 기초한 체제

(treaty-based regime)는 주로 국제적 수준에서 작용하는데 반하여, 헌법에 기

초한 체제는 상당히 충분한 정도까지 국내법질서에 효력을 미치고, 국내적 그

리고 국제적 수준들 사이의 관계를 조직화한다. 이것은 연방화(federalization)

로서 헌법화, 혹은 이원주의(dualism)로부터 연방주의(federalism)로의 이동으

32) Dunoff/Trachtman, 앞의 책(주 29), p. 8.

33) Andreas L. Paulus,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as a Constitution, in Dunoff/Trachtman

(eds.) Ruling the World? Constitutionalizm, International Law, and Global Gover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s 85 (2009).

34) Stephen Gardbaum,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Constitutionalism, in Dunoff/Trachtman

(eds.) Ruling the World? Constitutionalizm, International Law, and Global Gover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s 24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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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조약에 기초한 체제는 조약의 성립

과 이에 대한 합의 양자를 행한 국가에 대해서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데 반

하여, 헌법적 체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그러한 새로운 의무는 어떤 다수결의 형식을 통한 자

치적인 입법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 구조(governacne structure)에 의하

여 부과되고, 강제적 관할권(compulsory jurisdiction)을 가지고 있는 재판기관

에 의하여 집행된다35). 헌법화의 이러한 진행과정 속에서 합의(consent)에서

강제(compulsion)로의 이동이 나타난다. 유럽연합은 국제법의 헌법화된 체제의

패러다임(paradigm of a constitutionalized regime of international law)이다.

이렇게 유럽연합체제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처음에는 조약에 기초한

체제로 시작했다는 궁극적으로 헌법적 통합의 문제가 제기되는 수직적 규범체

계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체계의 변화의 진행과정에는 많은 시간

이 소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간적 진행과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이유는 유럽연합의 구성국가의

다양성의 존중과 유럽차원에서의 합의형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진행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본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형성된 다양성과 새로운 합

의형성이라는 목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유

럽연합 모델을 채택할 것인가, 독일과 같이 한 민족하에서의 두 국가체제의 유

지의 극복이라는 형태를 택할 것인가 이에 대한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이다.

유럽연합은 구성국가들 사이의 조약체결에 의하여 형성된 국가결합

(Staatenverbund)이다.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조 제2항은 유럽통합

법이 국가적 통일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구성국가들의 헌법적 문

화들의 다양성의 동시적 보장을 통해서, 유럽차원에서의 공동의 제도적 행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고려해 볼 때 유

럽에서의 제도적 통합의 완결점이라고 볼 수 있는 연방국가로의 통합은 각 구

성국가들의 개별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더욱 더 강화된 법적 통합을 정당화

하려는 구성국가들의 의지에 실행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수준

에서 유럽연합은 유럽헌법조약이 전제한 하나의 국제적 헌법을 전제로 한 연

방국가로 나아가는 문턱은 넘어서지 않았다36).

국가와 유럽연합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 독일 기본법 제23조 제1항과 유럽연합조약 제6조 사이의 필요한 구조적

35) Gardbaum, 위의 책, p. 245.

36) Nettesheim, 앞의 책(주 16), AEUV Art. 1 Rn.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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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은 유럽연합의 중요한 헌법적 요소들은 국가영

역과 동동한 것, 평행한 것 혹은 반복으로 이해한다. 이를 Rainer Wahl은 반

복명제(Wiederholungsthese)로 명명하고 있다.37) 더 나아가서 유럽연합을 아직

까지는 국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은 국가개념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을 아직 국

가로서는 불충분한 것(Minus)으로 보는 입장과 국가와는 이질적인 것(Aluid)

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을 국가와는 다른

또 다른 하나의 독자적인 개념 즉 하나의 광범위한 국가결합으로 보는 입장

들38) 역시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국가적 틀의 범위내에서 유럽연합을 정의하려

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과 국가와 간격을 강조하는 입장, 즉 유럽연

합의 국가성을 부정하는 입장은 Wahl의 분류에 의하면 특별형식(Sui

generis-Formel)로 명명된다.39) 국가개념의 추상도와 일반화가 높아지면 높아

질수록, 복잡한 국가적 상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가의 구성요소를 담고 있는

개념적 틀의 범위가 보다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유럽연합은 그 내용과 개념이

약화된 의미 속의 국가로 이해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92년 2월 7일의 마아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Vertrag)

의 헌법위반성 여부에 대한 자신의 결정 속에서 유럽연합을 국가연합

(Staatenbund)이 아닌, 국가결합(Staatenverbund)으로 이해하면서40), 이 국가결

합 상태에서 국가적으로 조직된 유럽연합의 시민에 의한 보다 더 밀접한 연합으

로 나아가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을 창설하고 유럽공동체조

약에 경제연합(Wirtschaftsunion)과 화폐연합(Währungsunion)을 도입하였던 마

아스트리히트 조약의 비준 후에 독일은 시발점이 되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와 같은 광산연합(Montanunion)과 유럽경제공동체(EEC/EWG)의 창설

을 위한 로마조약들(Römisichen Verträge)이 기본법 제24조의 일반 규정

(allgemeine Bestimmung)에 근거하여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2월

23일의 법률을 통하여 독일통일 이후의 이전의 기본법 제23조를 대체한 새로

운 기본법 제23조에 ‘이른바 통합조항(Einigungsartikel)’으로서 새로운 내용을

37) Rainer Wahl, Erklären staatstheoretische Leitbegriffe die Europäische Union, in: H.

Dreir (Hrsg.), Rechts- und staatstheoretische Schlüsselbegriffe : Legitimität -

Repräsentation - Freiheit : Symposion für Hasso Hofmann zum 70. Geburtstag, Berlin

2005, 118.

38) Wahl, 위의 책, S. 123.

39) Wahl, 위의 책, S. 126

40) Stefan Oeter, Bundesstaat, Föderation, Staatenverbund – Trennlinien und Gemeinsamkeiten

föderaler Systeme, ZaöRV 2015, S. 737.



18  법학논고 제75집 (2021. 10)

추가하였다. 유럽통합을 위한 권한위임규정(Ermächtigungsnorm)인 동시에 제

한규정(Schrankenbestimmung)인 기본법 제23조의 새로운 특별한 권한

(Spezialkompentenz)에 의하면, 독일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은 기본법 제23조

제2항에서 제4항 그리고 이 헌법조문의 구체화를 위하여 제정공포된 공동참여

법률(Mitwirkungsgesetz)에 의하여 유럽연합의 사무(Angelegenheiten der EU)

에 대하여 공동참여권을 가진다41).

통일적인 조약상의 조문들을 통하여 유럽통합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노

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럽연합구성국가의 비준을 얻지 못했던, 2004년 10월

29일 유럽연합의 정상들에 의하여 서명된 유럽헌법조약(Vertrag über eine

Verfassung für Europa)을 대체하는 조약인 리스본 조약은 유럽헌법조약의 많

은 부분들을 그대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

다42). 유럽헌법조약과 다르게 리스본 조약은 헌법적 개념(Verfassungskonzept)

을 포기하여 헌법이란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 유럽연합의 정치적 형성권의 범위는 유럽연합에 국가적 원리를 유추적용한

다면 부분적으로는 연방국가(Bundesstaat)를 형성할 정도로 항상 그리고 두드

러지게 확대․심화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유럽연합의 국가성 인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최근의 영국의 Brexit 탈퇴가능성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결합력이 약화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43). 유

럽연합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위협을 극복하고, 현재의

유럽연합의 각 구성국가들 사이의 새로운 협력관계의 형성과 최근의 Brexit

문제와 같은 구성국가의 탈퇴를 통한 유럽연합의 해체와 같은 서로 대립되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완전한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

합의 유럽통합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의 연방의 형성이나 아니면 유럽연합의

분리 즉 연방의 해체라는 이 두 가지 문제만이 존재할 수 있다. 현재의 어수

선한 상황을 그대로 외면하는 어설픈 시도는 실현불가능한 희망만을 잉태시키

거나 아니면 유럽연합이전의 원래의 상태로의 복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리스본 조약 대한 자신의 결정 속에서 기본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유럽연합(EU)에로의 통치권(고권)(Hoheitsrechte)의 양도에 대한

41) Helmut Lecheler, Die Mitwirkungsgesetzgebung an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vor

und nach dem Urteil des BVerfG zum Lissabon-Vertrag, JZ 2009, S. 1156.

42) BVerfG, Urteil v. 30. 6. 2009 - 2 BvE 2/08 Rn. 3.

43) Armin Hatje/Jürgen Schwarze, Der Zusammenhalt der Europäischen Union, EuR 2019,

S. 153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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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은 무엇보다도 제한된 개별적 위임의 원리(Prinzip der begrenzten

Einzelermächtigung)에 의하여 주권적 헌법국가성이 책임질 수 있는 통합프로그

램의 토대위에서 그리고 구성국가로서의 헌법적 정체성(verfassungsrechtliche

Identität)의 유지하에서 보장되어지고,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이 자기

책임을 지는 생활관계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형성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상

실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행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연방화의 길로 나아가는 여정이 완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위한 중간단계로 남북연합의 롤모델로서

유럽연합체제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설득력을 가

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제기해 본다. 독일의 재통일 과정에서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독일연방공화국에로의 동독의 주에 편입은 이미

서독이 연방국가로서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의 무조건항복 이후 독일제국의 법적인 운명에 대한 두

개의 상반된 주장이 대립된다: 소멸명제(Untergangsthese)와 존속명제

(Fortbestandsthese). 소멸명제는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무조건 항복을

통해서 독일제국은 연합국에 의하여 해체되고, 독일제국의 법질서는 폐지되었

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서 독일연방헌법소의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기도

한 존속명제는 독일제국(das Deutsche Reich)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법적으

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연합국의 점령에도 불구하고 - 설사 행위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 계속적으로 존속하였고, 독일연방공화국의 생성과 더불어 국가영

토의 한 부분을 단지 새롭게 조직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존

속명제는 재통일까지 유효하게 적용된 기본법의 전문 그리고 제16조, 제23조

제116조 그리고 제143조에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두 개의 독일의 분단된 부분국가들(Teilstaaten)은 1949년 10월 각각의 건국

과정을 출발점으로 하면서 그들의 재통일(Wiedervereinigung)을 지향하고 있

었다. 1990년 10월 3일 통일조약을 통해서 독일민주공화국의 주들의 서독연방

에로의 가입하기 전까지 1949년부터 1989년까지 동독 공산당인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은 서독과의 국가적

관계성 인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다양한 입장을 취하였다: ① 1949년

-1955년 하나의 국가 – 하나의 민족(ein Staat - eine Nation), ② 그 이후

1960년대 말까지 두 개의 국가- 하나의 민족(zwei Staaten - eine Nation). ③

그러나 1971년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는 독일의 재통일을 포기한 듯

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의 새로운 공식을 결의하였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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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국가 - 두 개의 민족(zwei Staaten - zwei Nationen). 1955년 독일 공산

당(SED)은 소련의 두 독일국가 테제(die sowjetische These von der

Zweistaatlichkeit Deutschlands)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1960년 대말까지 동독

의 외교정책의 주된 목표는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는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

(Ostblock) 속에서 자신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인정받는 것이었다. 독일공산

당은 전체독일국가를 지향하는 입장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일연방공화국을 압박

하는 정책을 실행하였다.

1957년 2월 Walter Ernst Paul Ulbricht는 두 개의 독일 국가의 국가연합

(eine Konföderation beider deutschen Staaten)을 제안하였다. 그는 이러한 두

개의 독일국가의 국가연합에로의 통합을 서독의 동독에로 일방적인 동화적 통

합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서독의 나토(NATO)로 부터의 탈퇴, 국방의무의 폐

지, 제국주의 군대의 철수, 독점적 경제지배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1957년 울브

리히트(Ulbricht)에 의하여 제안되고, 1966년 까지 수차례 반복되어진 여러 가

지 제안들 중의 첫 번째 출발점은 양 독일국가들의 대표들의 동등한 구성이

보장되는 전체독일 위원회(gesamtdeutscher Rat)의 설치제안이었다. 이러한 전

체독일 위원회는 당파적으로 구성되었고, 국가연합의 정부로서의 기능을 행사

할 예정이었다.

이 전체위원회는 통화의 통일과 전체독일의 행정적 체제정비를 위한 조치를

실행하고, 국민회의(Nationalversammlung)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준비할 예정

이었다. 국민회의는 헌법을 제정하고, 제국주의적 정책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

고 평화, 민주주의 그리고 발전에 기여하는 정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정부는

당연히 당시의 서방의 민주적 체제의 입장에서 볼 때, 공산주의 정부체제(ein

Kommunistisches Regierungsregime)를 의미하므로, 당연히 이러한 제안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독일민주공화국 측의 이러한 국가연합

(Konföderation)44)에 대한 제안은 더 이상 아무런 호응을 받지 못해서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다.

결국 독일 통일은 한 민족(ein Volk) 내에서의 현실적인 두 독일국가의 존재

그리고 두 개의 헌법의 존재를 서독연방에 동독의 주들이 가입하는 형태로 종

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동서독 기본조약체제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나

라는 헌법 제3조를 근거로 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양쪽 모두 북한의 국가

성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44) Vgl. 이에 대해서는 Hermann Weber, DDR, Grundriß der Geschichte : 1945 - 1976,

Hannover 1976, S. 73, 93, 126,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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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제1항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

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로 보면

서, 제2항에서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

래 로 보고 있다.

Ⅳ. 유럽연합의 시민권 제도와 북한주민의 국적문제

이러한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처럼 경제공

동체의 내부적 기본자유로서 유럽연합의 내부에서 구성국가들 사이의 사람, 재

화, 서비스 그리고 화폐까지 자유로운 이전을 인정하는 내부시장을 형성하고,

유럽연합 시민권의 도입을 통한 정치적 통합을 실현하는 법적 공동체로 발전

하는 모델의 장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유럽연합의 각 국가들의 다양

성을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국가연합체의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처음에는 시급

한 인도적 차원의 교류부터 시작하여, 조약공동체를 성립시켜서 궁극적으로 통

일을 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Kohl이 독일통일과정에서 제안한 10개항 프로

그램의 점진적 실행도 남북연합체 구성에 대한 좋은 비교검토대상이 될 수 있

다고 생각해 본다.

개인적으로 유럽연합체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유럽연합 시민권의 인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 유럽연합의 시민권은 유럽연합법의 어떤 개인의 유

럽연합에 대한 기본적인 소속을 인정해 주는 법적인 지위(angehörigkeitsrechtliche

Status)이다. 1992년의 Maastricht 유럽연합조약(Unionsvertrag von Maastricht)의

독자적인 장(Kapitel)으로 도입된 유럽연합의 시민권(Unionsbürgerschaft)은 유

럽공동체조약(EGV) 제17조(현재의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AEUV

제20조))에 규정되었다. 유럽연합의 시민권은 1993년 11월 1일 이 조약의 발효

와 더불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Maastricht 조약에 의한 유럽연합 시민

권(Unionbürgerschaft)의 도입을 통하여 유럽연합은 기존의 경제공동체에서 정

치적 연합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유럽공동체법원(EuGH)의 판례는 유럽연합시민의 지위는 유럽연합의 구성국

가의 국적을 전제로 인정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45). 유럽연합의 시민권이

귀속되는 법적 단위는 유럽연합이다. 유럽공동체와 유럽연합의 공존으로 인하

45) EuGH , Rs. C-184/99, Grzelczyk, Slg. 2001, I-6103 Rdnr.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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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생하였던 유럽연합의 시민권의 귀속되는 법적 단위의 불명확성은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을 통해서 해결되었다46). 왜냐하면 리스본 조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구조적-형식적 개정인 유럽공동체설립조약

(Vertrag zur Gründung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인 유럽공동체조약

(EG-Vertrag)의 유럽연합의 기능에 대한 조약(Vertrag über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 Union, AEUV)으로의 명칭의 변경을 통한 변형(Umwandlung)47)

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현재에는 독자적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에는 이전의 유럽공동체의 법적 계승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이 통일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시민권의 법

적 귀속단위로 존재한다(유럽연합조약 제1조 제3항 제3문, 제47조)48). 유럽연

합의 시민권의 법적 지위에 관한 중요조항들인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20조 제1항 제2문과 제3문 그리고 또한 유럽연합조약 제9조 제2문과 제3문

은 동일한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민주적 정당화에

기여하는 유럽연합의 시민권은 유럽연합의 구성국가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러한 각 유럽연합의 구성국가의 국민들이 결합된 유럽연합시민의 전체로부터

도출되는 이중적 민주적 정당성을 유럽연합에 부여한다49). 이러한 이중적 정

당성 부여의 근거는 유럽연합의 시민권에 근거한 유럽연합시민의 법적인 지위

가 유럽연합 구성국가의 국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유

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20조 제1항 제2문).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

약 제20조 제1항 제2문은 “구성국가의 국적을 가지는 자는 유럽연합의 시민

(Unionsbürger)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20조

제1항 제3문은 “유럽연합의 시민권은 구성국가의 국적을 보완한다. 그러나 이

를 대체하지는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시민은 유럽연합조약과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전체 그리

고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2편(Teil) 속의 유럽연합의 시민권 속에 특

별히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AEUV)

46) Siegfried Magiera, in: Rudolf Streinz (Hrsg.), EUV/AEUV, 3. Aufl., München 2018,

Art. 20 AEUV Rdnr. 9;

47) BVerfG, Urteil v. 30. 6. 2009 - 2 BvE 2/08Rn. 34; Franz Mayer, Der Vertrag von

Lissabon im Überblick, JuS 2010, S. 190.

48) Christoph Schönberger, in: Eberhard Grabitz/Meinhard Hilf/Martin Nettesheim, Das

Recht der Europäischen Union: EUV/AEUV, 67 Aufl., München 2019, AEUV Art. 20

Rn. 24.

49) Schönberger, 위의 책, AEUV Art. 20 Rn.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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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미 제20조-제25조에서 시민권 개념의 인정과 동시에 유럽연합시민이 누리

게 되는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기본자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시민권 제도를 고려해 볼 때, 남북연합에서의 유럽연합

모델의 도입은 기존의 북한주민의 대한민국 취득성을 자동적으로 인정하는 서

독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은 남한과 북한의 국적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한민족 공동체 시민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

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Ⅴ. 유연성 개념의 적용과 관련된 유럽연합체제의 원용

이러한 연방화로 나아가기 위한 유럽연합의 여정은 직선적으로 관철되는 것

이 아니라, 보다 연방화된 유럽연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유연성 혹은 보다 강

화된 협력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연성의 확보를 위하여 Fsicher

는 유럽연합은 모든 구성국가들이 동시에 통합하고, 동일한 목적들을 따르는

Monnet의 방법론을 탈피하고, 보다 더 통합할 수 있고, 이를 원하는 구성국가

들이 더욱 더 활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선택해야한다고 보았다50).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유연성의 논리적 결과는 연방

(federation)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가 지적하는 중요한 내용은 유연한 통

합의 사용의 빈도가 증가하게 되면, 그 기본적 성격이 전통적인 국가 혹은 연

방정부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유럽연합이 만들어 지게된다는 점이다51).

유연성이 가미된 유럽연합의 통합과 한국의 통일을 동일한 맥락에서 검토하

고 받아들여야하는 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해 본다. 유럽연합의 통합과 유연

성과의 관계 속에서 기본적으로 제기되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52): ①유럽통

합과정의 역사적 맥락(historical context)에서 본다면, 유연성은 무엇인가? ②

헌법적인 결합력이 보다 약화된 유럽연합이 출현하가 되는 원인과 이유는 무

엇인가? ③ 국가개념과 조화로운 법질서 관념이 현재의 유럽연합을 이해하는

50) Marlene Wind, The European Union as a polycentric polity: returning to a

neo-medieval Europe, in J. H. H. Weiler and Marlene Wind (eds) European

Constitutionalism beyond the State 103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51) Wind, 위의 논문, p. 104.

52) Wind, 위의 논문,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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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④ 여전히 보다 다양화된 유럽연

합을 통합시키는 수단으로서 유연성을 언급하는 것이 헌법적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위에서 언급한 Joschka Fischer의 주장처럼 유럽에서의 연방국가의 관철이

아닌, 유연성 개념의 실현을 통한 유럽의 다중심주의적 차원에서의 유럽의 광

범위한 헌법적 그리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의 유연성에 대한 논의들이 우리의

통일논의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

을 우선적으로 예외와 선택적 이탈 체계로서의 유럽연합에서 찾아본다. 결국

남북연합체체의 유럽연합체제의 전용가능성의 핵심적 요소는 유럽연합이 유럽

통합실현에 있어서 유연성 개념을 어떻게 잘 설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

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유럽연합조약의 형성 및 이를 바탕으로 기관조직의 문제가 다루어 질 것이다.

통합도구로서 유연성은 1997년의 암스테르담 조약(Amsterdam Treaty)을 통

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유럽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유연성 메커

니즘은 조약문서의 일반적 원칙으로 기술되었다. 이렇게 유연성을 조약 속에

규정하는 것을 어떤 이는 매우 혁명적인 조치로 본반면, 또 다른 이는 전체연

합의 해체로 가는 첫 번째 단계로 보았다53).

"고무조항(rubber clause)"이란 별명이 붙여진 유연성 조항(flexibility)은 유

럽연합이 특별히 조약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은 영역 속애서 결정하는 것을 허

용한다.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의 모든 목적들과 관련된 권한들에 대한 유연

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연성 조항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리스본 조약에

서 유연성 조항은 제352조에서 찾을 수 있다54).

오래된 유연성 조항은 단지 유럽공동체의 내부적 공동시장 영역과 관련되어

적용되었다. 새로운 유연성 조항은 유럽연합의 모든 권한의 영역에 대해서 적

용된다. 이른바 부여된 권한의 원칙(principle of conferred power)에 의하여 유

럽연합은 자신의 권한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조약 속에 규정되어 있으면, 이

론상 당연히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유럽공동체조약은 대체로 830번

정도 유럽연합의 규제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용된 유연성 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오래된 유연성 조항은 니스조약(Nice Treaty) 제303조, 로마조

약(Rome Treaty) 제235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 유연성 조항은 1987년 단일 유럽의정서(the Single European Act)가 채

53) Wind, 위의 논문, 105쪽.

54) http://en.euabc.com/word/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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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되기 전까지 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유럽연합의 권한을 증가시키기 위

하여 사용되었다. 이 단일의정서는 유럽연합이 환경, 연구, 발전 그리고 지역정

책과 같은 영역 속에서의 유럽연합의 입법권한을 강화시키는 규정을 도입하였

다55).

유럽통합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1972년, 1981년, 1986년 그리

고 1995년의 유럽공동체의 확정과정에서 존재하였던 유연성 개념을 Marlene

Wind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56).

첫 번째는 고전적인 다양한 속도조절 규정(multi-speed provision)으로서 유

연성의 유형으로서 이 유형은 원칙적으로 공동체의 목적이 유지되고, 공동체의

규칙들이 모든 가입국가들에 대하여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로 하면서,

각 개별 공동체 국성국가들이 직면하는 국내적 특수사정과 문제점들을 고려하

여, 공동체의 기본권 요구조건들의 수용과 준수의 의무에 대한 일시적 예외를

허용한다. 이 다양한 속도조절 규정은 보다 덜 발달된 가입국가가 점진적으로

공동체의 완전한 규칙과 규제들을 받아들이게 만든다57).

두 번째 유형은 Balladur에 의하여 제안된 두 번째 선택가능성으로서 다양

한 기하학적 모델(variable geometry model)이다. 이 모델은 보다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가 아닌 형태의 영구화된 매우 다양화된 유럽공동체의 변혁가능성을

열어두는 모델이다58).

세 번째 유형은 지금까지 형성된 유럽연합의 공통의 제도와 규칙들은 단지

국가적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립서비스(lip-service)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여전히 덜 통합된 유럽공동체의 형성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

전의 유럽헌법조약이 부결된 유럽의 현실과 현재의 Brexit 결정이 내려진 영

국의 상황은 유럽통합과정에서 어떠한 유연성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유연성 개념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유럽

연합체제를 전용한 남북연합 모델이 현재의 남한과 북한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희망해 본다.

55) http://en.euabc.com/word/499.

56) Wind, 앞의 논문(주 50), p. 111.

57) Wind, 앞의 논문(주 50), p. 111.

58) Wind, 앞의 논문(주 50),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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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유럽연합조약 제2조에 규정된 헌법적 원리들의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떠

한 조건 하에서 국가연합(Staatenverbund)으로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기존의 국민국가적 헌법질서를 초국가적 헌법질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질서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해 본다. 이것은 이러한

유럽연합의 국가적 결합형태가 기존의 각 국가의 재통일 선례에 구속되지 않

는 참신한 통일실현모델로서 한국의 통일과정에 전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제기에 깔려있는 의구심은 유럽연합

의 법체제 속에서 확립된 국가결합적 그리고 헌법결합적 규범적 내용들이 어

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향하는 남북국가연합적 통일국가 연합체 구상과 정합성

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유럽통합을 위한 국가공동체 구상과 실

현의 기반을 이루는 이념적 요소와 근본적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유럽적 법적

사고가 어떻게 남과 북의 통일을 지향하고 형성하려는 우리의 법적 사고의 가

장 본질적 부분과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기본적 문제제기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법질서와 남과북의 국가법질서 사이에는 어느 정도 충

분한 근본적인 형태의 유사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기본적 문제점에서 이 문제

의 해결의 출발점을 찾고자 한다. 유럽연합의 구성국가의 중부유럽과 동유럽의

국가들로 확대뿐만 아니라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하여 초래된 유럽연합의 법질

서의 규범력 약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연합의 법질

서는 공통의 헌법적 질서로 볼 수 있는 유럽연합조약에 바탕을 둔 조약공동체

즉 법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의 남북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러한 조약

공동체는 형성되지 않고 있고, 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만 하는

많은 난문제들이 남과 북의 시아에는 존재하고 있다.

남과 북의 체제차이와 이질성은 여전히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에게는 극복하

기 어려운 난문제로 남아있다. 독일은 어떻게 이러한 체제와 이질성의 문제를

극복하고, 통일을 실현할 수 있었는가? 아마도 이 해답을 독일의 유럽공동체

형성에 대한 참여에 대한 경험에서 찾았다면, 유럽연함 모델은 여전히 우리에

게 여전히 의미있는 통일공동체 형성모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독일이 성취한 국가공동체 형성과정에 나타난 노력들과 성과를 감안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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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의 국가적 차원에서 도출되는 국가와 헌법개념들을 초국가적 공동체로

의 전용가능성에 바탕을 둔 통일공동체 형성논의는 우리의 많은 노력과 능력

을 요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된다.

통일적 헌법체제의 형성에 있어서 어떤 한 구성국가에서 통용되는 헌법적

개념의 전용은 다른 유럽연합의 구성국가들의 헌법의 평등성에 의하여 인정될

수 없다면,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인가? 북한의 체제

개혁과 개방을 통한 북한체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야만 할 것이다. 단순히 한국에만 통용되는 국가적 가치와 이를 실현하는 법개

념들을 국가연합적 공동체에 확대하여 일반적인 국가연합적 공동체의 공통개

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현재의 유럽연합이 완전한 법

적 이념과 가치가 실현된 연방국가에 준하는 국가결합체가 아니고, 오히려 정

치적 그리고 법적 질서의 새로운 형태로 인정된다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유

럽연합의 법적 통합 역시 완결된 것은 절대 아니다. 따라서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라는 가장 기본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킬려고

시도하고, 이릍 통해서 북한과 함께 협력하는 길로 나아갈 때만 남한과 북한의

통일공동체 형성은 잘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유연성 개념에 바탕을 둔 유럽

연합차원의 맥락에서 제기되는 공동체 형성논의들을 우리 통일논의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분석과 연구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진지

한 반성과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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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sibility of Translation of the European Union System

in the Process of Inter-Korean Unification

59)Park, Zin-Wan*

Germany's experience of overcoming the existence of two realistic German

states within one nation (ein Volk) and achieving unification by absorption

under the German Basic Law is not only analyzed in terms of constitutional

history, but also in terms of constitutional norms. It is the subject of a very

important comparative constitutional unification study. In the current situ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here different systems aiming for unification

still coexist, what kind of joint legal agreement must South Korea go through

in order to achieve unification with North Korea?

In its decision on the German Basic Treaty (Grundlagenvertrag),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clearly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Konföderation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legal transformations step by

step. In this regard,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such a union

of states is, for example, in international law according to the example of

the German Federation of 1815 (völkerrechtliche Staatenverbindung).

The escalation of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du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is ma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ore

complex and unpredictable. In this current situation, how ca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vercome these problems and develop a model for unification that

enables South and North Korea to contact each other in a peaceful state again?

In this regard, they are trying to find the answer in the European Union

model while designing the Korean Commonwealth.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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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lene Wind classifies the concept of flexibility that is not new in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but already existed in the process of

confirmation of the European Community in 1972, 1981, 1986, and 1995, into

the following three types: ① Classical variable speed A type of flexibility as

a multi-speed provision, ② a variable geometry model, and ③ a position in

favor of the formation of a still less integrated European Community. A lot

of research and analysis should be done on which concept of flexibility to apply

in the process of Korean unification among the various forms of flexibility

discussed in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The reality in Europe where the previous European Constitutional Treaty

was rejected and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UK where the Brexit decision

was made raises new concerns about which type of flexibility to choose in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In relation to the criticism of the concept

of flexibility, it is hoped that the North-South model of the European Union

system will not be used as an excuse to justify the current situ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that cannot do this or that.

Beyond these criticisms, the formation of a unified community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an proceed well only when we try to change

North Korea based on the most basic problem awareness that the path of a

thousand miles begins with one step, and then move forward on a path of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erefore, in order to properly apply the

discussion on community formation raised in the context of the EU level based

on the concept of flexibility to our discussion of unification, more analysis and

research, serious reflection on our reality, and improvement of the situation

in which the problem is raised I think that efforts should be made in advance.

Keywords : Legal Nature of the European Union, Confederation of States, 
Flexibility Clause, Korean Commonwealth Initiative, 
North and South Korea's Gradual Unification Plan 


